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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7가합21568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가 피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4,770,4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349,0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위 각 판결금 채권의

각 채무자인 G, E, F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행하라.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제1심에서는 주위적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공정증서 원본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1,8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2023. 8.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위 나.항 기재 내용에서 1)항의 금액만 702,359,219원으로 줄인 내용을 예비적

원상회복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주위적 원상회복청구를 양적으로 일부 감축한 청구로서 주위적

청구에 흡수되는 것일 뿐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25353 판결 등 참조), 이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는 형제인 D, E, F, G(이하 4인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 'D 등'이라 한다)와 공동상속한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2010년경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위 D 등을 상대로 공유재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이래 현재까지 위 D 등과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인 I은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각 소송들을 진행하였다.

2) 피고는 I의 처남이고, 2009. 10. 1.부터 2010. 11. 1.까지 법무법인 C 소속 직원으로, 이후

현재까지 변호사 I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B의 D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

1) B가 D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제기한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아래 조정조항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

조정조항 제3항

B와 D 등은, D 등이 공유물분할에 따른 정산금으로 B에게 4,610,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다만 D 등 주장의 B에 대한 별지 표1) 기재 각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을 유예한다.

2) 이 사건 조정은 D 등이 주장하는 B에 대한 13건의 채권의 존부가 별개의 소송절차를 통하여

확정될 때에는 그 채권액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서 차감하는 취지인데, B가 D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Z로 위 13건의 채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소송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AA),



상고심(대법원 AB),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AC), 재상고심(대법원 AD)을 거쳐 2017. 6. 13.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위 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D 등의 B에 대한 채권액

2,663,330,867원을 제외한 나머지 1,946,669,133원으로 되었다.

다. B의 약속어음 발행행위

B는 2014. 12. 3.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하고, 각 약속어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B가

피고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고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 하고,

각 공정증서를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 2014. 12. 3. 500,000,00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150호

2 2014. 12. 10. 100,000,00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164호

3 2015. 3. 11. 100,000,00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28호

4 2015. 6. 23. 100,000,00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5년 제70호

5 2016. 1. 25. 1,000,000,000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9호

합계 1,800,000,000

라. 피고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는  2016. 2. 17.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AE 배당절차 사건에 따라 같은 법원 2015금제82호로 공탁된

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채권 또는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506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6. 6. 15.경 위 절차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8. 31.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AF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권자로서 29,102,915원, 배당요구권자로서



75,667,583원(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5,820,583원, 이 사건 제5 공정증서에

기하여 58,205,833원), 합계 104,770,498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였다.

2)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8494호로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B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와 통정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 등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나2045521호)은 2018. 6. 1. ① 위 소 중 이미 집행이 종료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위

1)항에서 추심한 금액이 이에 해당한다]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위와 같이 각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불허하며, ③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10. 11. 그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B가 F, E,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란 기재와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F, E, G를 상대로 아래 표 '사건번호'란 기재와 같은 각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은 아래 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아래 표 순번 1, 2 기재 각 추심금 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에는 피고의 I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추심금으로 인용된 금액도 포함되었으므로, 아래

표 '인용금액'란에는 이를 제외하고 기재한다).

1 F
(갑23)

201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195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60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362
(별지2 목록 제3항)

5억 원과 그중 470,897,085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9. 4.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29,102,915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9. 8.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2) 이와 별도로 피고의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에 기한 추심금으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

2 E
(갑24)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265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199-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570

1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9. 3.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3) 이와 별도로 피고의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에 기한



1 F
(갑23)

2016.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195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460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362
(별지2 목록 제3항)

5억 원과 그중 470,897,085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9. 4.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29,102,915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9. 8.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2) 이와 별도로 피고의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에 기한 추심금으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

(별지2 목록 제2항) 추심금으로 257,061,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

3 G
(갑25)

2016.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3687

-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3064

(별지2 목록 제1항)

15억 원과 그중 5억 원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10.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나머지 10억 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 E는  2019. 5. 17. 피고에게 위 표 순번 2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570 추심금 사건의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1, 13, 18 내지 20, 23 내지 25, 27,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5, 8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4. 12. 3.부터

2016. 1. 25.까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일부 추심금을 수령하였고, F, E, G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수령한 추심금

1,133,349,062원(= 서울동부지방법원 AF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104,770,498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328,578,564원 +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7억 원)의 반환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에서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에 따라, 피고는 2018. 10.

29. B와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B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반환하였고, 2019. 12. 31. 위 각 약속어음에 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17,461,749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합의해제되고 위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돈이 모두 B에게

복귀하여 이 사건 소송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한 부분이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 AF 배당절차에서 합계 17,461,749원(=

5,820,583원 × 3)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한 후

B에게 위와 같이 추심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제출한 을 제22, 24, 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피고가 2018. 10. 29. 위 주장사실에 관한 증거로 처음 제출한 피고 명의의 2018. 10. 29.자

약속어음 반환증서(을 제22호증)에는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 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20. 2. 10. 다시 B 명의의 2018. 10. 29.자

영수증(을 제24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가 실제로 2018. 10. 29.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위 을 제22호증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여기에도 위

각 약속어음 또는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B가 2017. 11. 20. 피고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9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받고 작성한 영수증(을 제19호증의 2)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③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추심한 17,461,749원을 반환한 증거로

제출한 수령확인서(을 제25호증의 1)와 수표 사본(을 제25호증의 2)은 모두 2019. 12. 31. 작성 및

발행된 것이다. 피고 주장처럼 2018. 10. 29. 약속어음 발행행위를 합의해제하였다면 같은 날

추심금도 반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합의해제일로부터 1년 2개월이 흐른

후에서야 위 추심금을 반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사본으로 제출한 발행일

2019. 12. 31., 액면금 5,820,583원인 자기앞수표 3장(을 제25호증의 2)이 B에게 교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원고가 약속어음이 실제로 반환되지 않았다고 계속 다투고

있음에도(2019. 12. 10.자 준비서면 등 참조) 추심금을 계좌이체, 공탁 등 수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로 반환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가 B에게 추심금을 반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제1심에서 B가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1, 3,

5호증)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을

제19호증의 1)가 증거로 제출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청구이의 판결을 통하여 B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정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 각

차용증 및 합의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작성한 위 영수증(을

제24호증), 수령확인서(을 제25호증의 1), 확인서(을 제31호증의 1)의 내용을 객관적 자료 없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피보전채권의 성립과 범위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세를 체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9. 19. 당시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액 합계 4,957,816,550원이 모두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이하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이라 하고, 각 조세채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조세채권'이라 한다).

1 강동 양도소득세 2016. 11. 19. 2,244,688,300 2012

2 용인 양도소득세 2017. 11. 10. 2,713,128,250 2013

합계 4,957,816,550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제7쪽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2행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 발행된 이후 발생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10행의 "순번 9번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2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갑 제12, 3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소유인 서울 강동구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10. 25. Q 주식회사(이하 Q'라 한다)에게 매각되어 2013. 10. 28.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달의 말일인 2013. 10. 31.경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실제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피보전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 또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제1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관한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강동세무서의 과세처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세심판원이 2017. 5. 29. '강동세무서장이

2016. 11. 14. B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31,235,070원의 부과처분은 46억 1,000만

원을 유상양도분에 대한 대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라는 결정(J)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1, 44호증, 을 제8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동세무서는 2017. 6. 12.경 위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금액에서

2,220,314,752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그 결과를  2020. 12. 28.경 B에게 통지한 사실, B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주장하며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043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1. 5.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누62664호), 상고심(대법원 2021두52150호)을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부과금액에서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가산금 등을 더한 이 사건 제1 조세채권

2,244,688,300원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제2 조세채권 제외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10행의 "4)"를 삭제하고, "순번 10번

채권"을 "이 사건 제2 조세채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7쪽 10행부터 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배당으로 인한 소멸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AG 배당절차에서 강동세무서에 배당된 금액이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5, 46호증, 을 제2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배당절차에서 당초 강동세무서에 4,506,630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위 배당에 관하여 B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117990호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강동세무서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1) B의 채무초과 상태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11, 13, 14, 22, 24, 25, 30, 33 내지 40호증,

을 제12, 29, 32, 33, 8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제1 약속어음

발행 무렵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달리 적극재산을 취득한 바 없이 적극재산인 채권 및 주식을 모두 I에게 양도하는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더 심화된 사실이 인정된다.

D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4,610,000,000 갑24,
25

조세채무(본세) 3,259,317,110 갑22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4)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금
1,503,972,602원(을 제12호증의 1)[= 원금

10억 원 +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01,232,876원(= 10억 원 ×
0.05 × (10 + 9/365)} + 2014. 11. 29.부터

2014. 12. 3.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39,726원(= 10억 원 ×

0.2×5/365)] +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금

390,692,567원(을 제12호증의 2)[= 원금
264,103,690원 +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5,865,306원{= 원금

264,103,690원 × 0.05 × (9 + 194/365)) +
2014. 11. 29.부터 2014. 12. 3.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23,571원(= 원금 264,103,690원 × 0.2 ×

5/365)]

1,894,665,169 을12

P 주식 1,890,570,000 갑30

예금 1,100,000 갑6

서울 강동구 AH,AI 토지 각 1/5지분5) 위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

387,561,200원[= {(398,000원 × 4,761m²)
+ (2,683,000원 × 16m²)} × 1/5], 2016년

기준 403,455,600원[= {(414,000원 ×
4,761m²) + (2,889,000원 × 16m²)} ×

1/5]이다.

387,561,200 을29,
32,
33

합계 8,783,896,369



D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4,610,000,000 갑24,
25

조세채무(본세) 3,259,317,110 갑22

소극재산

내용 금액(원) 증거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채무 2,663,330,867 갑34

Q에 대한 대출채무 3,500,000,000 갑11,
33,
35,
36

R빌딩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980,000,000 갑14,
37

A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6)
구체적으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6042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금
96,657,534원(갑 제38호증)[= 원금

8,000만원 + 2013.11.20.부터
2014.12.4.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657,534원(= 8,000만 원 ×
0.2×(1+ 15/365)}]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320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액 4,632,440원(갑

제39호증))의 합계 101,289,974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억 원으로

기재한다.

100,000,000 갑38,
39

AK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7)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 배당액

433,618,940원

16,381,060 갑14,
40

서울 강동구 AH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X)

300,000,000 을29

P에 대한 채무 457,423,157 갑13

합계 11,276,452,194

나) 적극재산 관련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D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B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는 이미 D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모두 I에게

양도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을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3, 16호증, 을 제79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B와 I 사이에 2012. 8. 28.자로 'B가 I에게 D

등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6년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여전히 B의 채권임을

전제로 여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 I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는바, 그 전에 I이 D 등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는 2016. 8. 12.경에야 처음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채권양도는 2016. 8. 12.경 이루어졌고 채권양도계약서는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B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지연손해금 포함)은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년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없을 것이 명백하고,

2016년경 I에게 양도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적극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B의 적극재산으로서 D에 대한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가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극재산 관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채무 중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조세채권은 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B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Q에 대한 대출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B가 Q에 대한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26,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Q가  2012.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0231호로 B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위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A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B의 A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당시 A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쪽 표 아래 2행부터 제11쪽 2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피고는 B가 자신의 민사소송을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고 있던 I으로부터 소송비용, 생활비, 의료비

등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사해성이 없거나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B가 I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I의 채권을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제1, 5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로 하여금 B가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얻게 하였으므로 그 사해성과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

5 약속어음 발행행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어

B가 위 각 조세채권의 부과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2쪽 1행부터 10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음을 발행받은 수익자가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집행에까지 나아간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인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의 결과 수익자가 얻은 환가금이나

추심금 또는 전부금의 반환이나 전부채권의 양도를 원상회복으로서 구할 수 있지만, 아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가 어음채권을 취득한 것 외에 어떤

구체적인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명의의 반환이나 인도 등에 의한 원상회복을 청구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4441 판결 참조).

2) 가액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서울동부지방법원 AF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104,770,498원: 인정

피고가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 AF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추심권자로서 29,102,915원, 이 사건 제2 내지 5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배당요구권자로서

75,667,583원(이 사건 제2 내지 4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 5,820,583원, 이 사건 제5 공정증서에

기하여 58,205,833원), 합계 104,770,498원을 추심하고 이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위 104,770,4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12. 31. B에게 위 추심금 중 이 사건 제2 내지 4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금액 합계 17,461,749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5, 31호증의

각 기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한 328,578,564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2019. 4. 22. D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추심한 328,578,564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추심금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근거하여 추심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 26호증, 을 제27, 90, 9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I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0626호로 I이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188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어서

피고는 위 추심금 소송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4.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타채54347호로 D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2019. 4. 22. 대한민국으로부터 328,578,564원을 추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추심한 7억 원: 불인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근거하여 E로부터 추심한 7억 원을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억 원에는 B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외에 I의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을

추심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E, D의 각 상계와 D의 변제로 이미 소멸하여

B의 책임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위 7억 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2652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과 I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19253호로 채무자를 I, 제3채무자를 E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E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2199호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570호)에서

2019. 3. 28. E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57,061,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E는  2019.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른 일부 변제조로 7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E로부터 추심한 7억 원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추심한 부분(이하 '쟁점 추심금'이라 한다)8) 은 사해행위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간 결과 얻은 추심금이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을 제79, 81, 88, 8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 등은 2015년경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841호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047호)에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양수인인 I이 B의 인수참가인으로 참가한 사실, ②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12. 15. D 등의 B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I에게 양도되어 B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D 등의 I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무 1,946,669,133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I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1,946,669,133원 중 1,472,822,757원은 D, E의 2015. 12. 10. 및 2017. 11. 20.

상계 의사표시로 인하여 상계적상일인 2012. 8. 2.로 소급하여 위 잔여액과 대등액에서 소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은 473,846,376원이 되었고, ④ 위 473,846,376원의 원리금이 2019년

4월 변제되어(구체적으로는 D의 공탁금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에 충당되는 방식9)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추심금 판결 중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인용된 부분, 즉 B의

연대채무자 중 1인인 E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피고가 2019. 5.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E로부터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기 전인 2019년 4월 이전에 D, E의 상계와 D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이 확인되므로(D, E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들이므로 이들이 한 상계와

변제는 민법 제418조 제1항, 제413조에 따라 절대적 효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잔여액 전부가 2019년 4월에 소멸하였다고 한 판단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쟁점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B(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아니라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수익자로 하여금 위

이익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지 아니하였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반한다.

② 채무자의 약속어음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가 그 약속어음에 관한 채무명의를

얻어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원을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와 같이 사해행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수익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이던 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수익자로 하여금

그 가액을 배상시켜 일탈된 채무자의 일반재산, 즉 피압류채권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수익자가 그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는 받았으나 실제로 금원을 추심하기 전에 피압류채권이 사해행위와

무관한 이유로 소멸하였다면, 피압류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이루는 책임재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설령 그후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간과하여 수익자에게 피압류채권을 변제하고 수익자가 이를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변함이 없고, 따라서 위

추심금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당초 B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B의 책임재산이었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는 D 등 4인이었는데, 피고가 2016. 3. 17. 위 연대채무자 중 1인인 E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2016. 3. 29. E에게 송달되었고, B가 2016. 8. 12.경 I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그

무렵 연대채무자들인 D 등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라, E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B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채권자가 양수인인 I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연대채무자가 다수이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압류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과 나머지 연대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된 상황에서 연대채무자인 D 등이

B, I을 상대로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이와 별개로 I이 채권

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가 B의 추심권자 또는 I의 추심권자 지위에서 각각 연대채무자별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함에 따라(I, 피고 외에도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소송을 진행한 사람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의 귀속주체 또는 행사주체와 채무자를 달리한 여러 건의

판결이 시기까지 달리하여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초 이 사건 조정의 내용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정산금 채권 1,946,669,133원을 초과하여 연대채무자들의 상계, 변제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2019년 4월에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E가  2019. 5. 17.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쟁점 추심금을 변제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쟁점 추심금의 변제 이전에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에 근거한 강제집행과 무관하게 연대채무자들의 상계와 변제로 먼저 소멸한

이상, 수익자인 피고가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을 B의

채권자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원고는 I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8934호로 B와 I 사이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21나2001603호)으로부터 위 채권양도계약 중 2019년 4월 변제된

473,846,376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 부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I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473,846,376원을 가액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만일 피고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행위에 근거하여 쟁점 추심금을

추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를 가액배상할 것을 명한다면, 본래 하나의 채권인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연대채무자들이 초과 변제함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익을 원고가 누리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소멸한 후 초과 변제된 쟁점 추심금의 귀속에 관한 문제는

그 수수 당사자인 피고와 E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E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합103209호로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따라 지급한 7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설령 피고와 E의 관계에서 쟁점 추심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추심금이 일탈된 B의 책임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3) 판결금 채권의 양도 및 통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F, E, G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판결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판결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추심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다만 별지2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판결금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와

무관하게 인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은 위 '1. 기초사실'의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어떤

구체적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 피고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채무명의를 얻은 것 자체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수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추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채무자인 B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AF 배당절차에서 추심한

104,770,49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민정석

판사조효정

판사성충용

별지

1) 이 사건 조정조서의 별지에 첨부된 표로서 모두 13건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위

13건의 채권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 위 '별지 표'의 내용을 따로 첨부하지 않는다.

2) 이와 별도로 피고의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에

기한 추심금으로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

3) 이와 별도로 피고의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50호)에

기한 추심금으로 257,061,2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인용되었다.

4)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금 1,503,972,602원(을 제12호증의

1)[= 원금 10억 원 +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501,232,876원(= 10억 원 × 0.05 × (10 + 9/365)} + 2014. 11. 29.부터  2014. 12. 3.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739,726원(= 10억 원 × 0.2×5/365)] +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04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판결금 390,692,567원(을 제12호증의 2)[= 원금



264,103,690원 + 2005. 5. 19.부터 2014. 11. 28.까지 연 5%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25,865,306원{= 원금 264,103,690원 × 0.05 × (9 + 194/365)) + 2014. 11. 29.부터 2014.

12. 3.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723,571원(= 원금 264,103,690원 × 0.2 ×

5/365)]

5) 위 토지들의 공시지가는 2014년 기준 387,561,200원[= {(398,000원 × 4,761m²) +

(2,683,000원 × 16m²)} × 1/5], 2016년 기준 403,455,600원[= {(414,000원 × 4,761m²) +

(2,889,000원 × 16m²)} × 1/5]이다.

6) 구체적으로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6042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판결금

96,657,534원(갑 제38호증)[= 원금 8,000만원 + 2013.11.20.부터  2014.12.4.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657,534원(= 8,000만 원 × 0.2×(1+ 15/365)}]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확320 소송비용확정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액 4,632,440원(갑 제39호증))의 합계

101,289,974원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1억 원으로 기재한다.

7) 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 배당액 433,618,940원

8) E가 2019. 5. 17. 피고에게 위 7억 원을 일부 변제할 당시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과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중 변제에 충당할 채무가 특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한 각 채권의 원리금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에 충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가액배상청구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의 구체적 금액을

계산하여 특정하지 않는다.

9) 피고와 V은 각 I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I의 D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188호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을 제92호증),

I은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1006호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2.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는

2019. 4. 2. 서울고등법원 2019카정2010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공탁자를 I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6억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 V과 I은 D의 위 6억 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D를 대위하여 담보취소를 받는 방법으로, I이 2019. 4. 22.

위 공탁금 중 113,817,941원을, 피고가 2019. 4. 22. 328,578,564원을, V이 2019. 4. 23.

157,603,495원을 각 출급하였다(갑 제26호증, 을 제89호증).


